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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는 소수·

약자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접도구역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

과 비ਯ 등을 고려해 ೱ후에 도로를 실제로 և

൧ ٸ 농가가 점유하고 있는 농장을 우선적으

로 철거하도록 계약을 받는 것이 상생하는 방법

일 것이다.

정책의 효ਯ성을 생각한다면 ޖೲ가축사 ন

성화 ٸ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국ష부나 

ജ경부 소관 문제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식의 

 변만 내֬는 것이 농식ಿ부의 적੺한 క도는׹

아니다. 국내 농산업이 축소되면 농식ಿ부 부처

의 위상도 낮아지고, 최ঈ의 경우 다ܲ 부처와 

통ತ합될 수 있다는 것을 유  ۣ여러 나라 사례에

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축사의 ೲ가가 

ୋ 어려운 현실에서 기ઓ 축사들을 잘 보호하ޖ

고 관리해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정

부의 업ޖ다.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축산농가 12만 

6,000가구는 국내에서 ন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공ә하는 중요한 생산자들이므로 정부의 보호

대상이다. ౠ히 전 세계 인구가 ૐ가하고 있는

ؘ다 축산물의 소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

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국내에서 일정 비ਯ 이상 

생산·공ә하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ೲ가축사의 ন성화가 기ઓ 축산농가들의ޖ

생업을 위ഈ하는 강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12만 

축산농가들이 일반 국޹들도 원하는 ஘ജ경축

산농가로 거ٟ나기 위한 ૚검다리 정책이 되ӡ 

바란다.

 농민신문  [2016.11.09]

ೲ가축사 양성화 정ޖ  ଼, അ장에서 ଺ই야

국내 축산업 정책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로 다가오는 것은 2018년 3월 24일로 예정된 ޖ

ೲ가축사의 ন성화(적법화) 정책일 것이다. 사

실 이 정책은 농림축산식ಿ부만 관장하는 업ޖ

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국ష교통부·ജ경부 등

의 다ন한 부처가 합동으로 검ష하고 준비한 사

항임에도 ޖೲ가축사를 ন성화하는 ؘ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들이 ցޖ 많이 간과ظ왔다. 정

부에서 수݀한 정책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현장

에서 적용하려면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확인하

고, 그 대안이 ޖ঺인지 조사한 후 정책이 제시

 야 함에도 일단 정책부터 제안하고 발생되는ظ

문제들은 시೯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

까지의 오ے 관೯이었다.

2018년 3월까지 전국의 모든 ޖೲ가축사를 

ন성화하기로 해 시간이 ঴마 남지 않은 상황에

서 정부는 다시 단계߹로 실시하ѷ다는 정책을 

발಴, 2024년 2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400ɝ

(121ಣ) 이하인 소ӏ모 농가들은 시간을 ߥ게 ع

다. 그러나 전체 적법화 대상농가들 중 전업농 

또는 ӏ모화 된 농가들은 대부분 축사면적이 

600ɝ(181ಣ) 이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전국

의 2만 384농가는 예정대로 2018년 3월까지 적

법화를 마୛야 하는 것으로 나타լ다.

우선 전국의 상당수 축산농가가 농장을 지나

는 구거(용수로·ߓ수로)의 처리 문제로 적ਗ਼은 

어려움을 ѻ고 있다. 농가에서 구거를 구입하려

고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구거를 ݾ장

지 등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하는 ؘ 도 2~3개월

이 Ѧܽ다. 또 승인이 난 사항을 다시 자산공사

로 ֈ겨서 확인과 감정을 거치는 ؘ에도 3개월 

정도 추가기간이 필요하다.

또 다ܲ 어려움은 도로에서 5Ŕ 떨어지도록 

ӏ정ظ 있는 접도구역에 있는 축사는 조금만 접

도구역에 들어가도 국ష부의 도로관리법을 적

용받아 축사를 철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식

ಿ부에서는 접도구역은 국ష부의 소관사항

ӣਬ용 ࢲ਎대 ز물ݺࢤ공೟부 Ү수

द ۿ 

AI যڌѱ ӓࠂೡ Ѫ인가 

ӣઙҳ 한국오리ഈഥ ׸নҵ૑부장

오리 사ਭ농가ࢲ۽ ରױ방역에 बആ을 ӝ਎ৈ 

오؍ 중 ੹թ ೧թ을 시작ਵ۽ ੹국적ਵ۽ AI가 발

는 방역 이ࢲ۽농가 .׮하Ҋ ੓어 ӟ장의 연속이ࢤ

৻에는 ౠ߹한 방ߨ이 হ׮.

୐૩۽
 이ߣ AI는 ୍࢜들이 ઱ߧ이׮. Ӓ۠데 

이 가능ೡױAI ର ۽૑에 대한 방역݅ਵې도୍࢜

ө  의문을 가૕ 수 ߆에 হ׮. 이ਬ는 ୍࢜ ఐ방

ತࣧ하ӝ ੹에는 ఐ방ё들의 ର۝이ա 신발 ܳ۽

에 의೧ ੹파ؼ 가능ࢿ이 ੓ӝ ٸ문이׮. 일시적ਵ

.׮ತࣧ೧ঠ 한 ܳ۽도 ఐ방ۄ시 ө૑ ױAI 중 ۽


۽૩ل ����֙ �월 ��일 이റ �֙ৈ에 Ѧ୛ 오

리산স਷ ߈ష݄이 ա ੓׮. 오리산স ઙ사੗들਷ 


״ .׮੓는ѱ അप이ࢲ 에۽사ӝࢤ 오리산স에 ઙ

사하는 사ۈ들도 국민ݡ거리의 한 축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ۿ਷ 무଼੐하ѱ 보도݅ ೧

଼ ՘ө૑ .׮는 উ된ࢲ ੐을 ׮೧ ઱어ঠ 한׮.


״ 
۽૩ࣇ 오리 ૕߽검사 җ੿਷ 이ۧ࢜ .׮ՙ

오리 ࠙ন ੹ 축사 ղh৻부 시ܳܐ ଻ஂ೧ AI ৈ

부ܳ 확인하ݴ 검사Ѿҗ에 ۄٮ 사ਭ을 시작한׮. 

��일۸ ତ에는 ತ사୓ 중간검사ܳ प시하ݴ
 출하

하ӝ �_�일੹ 검사Ѿҗ 이࢚이 হ을 시 ୭ઙ적ਵ

 도 마૑݄ 검사ࢲ도঑장에 출하하Ҋ 도঑장에 ۽

Ѿҗ에 ۄٮ 시중에 ਬ통غӝ ٸ문에 소࠺੗는 가

금산물을  উब하Ҋ ݡ어도 된׮. 

에ѱ의 х৏਷ 축산 ઙ사੗들에ѱ ੓ۈ한 사ژ

어ࢲ의 일ର적인 문제일 Ѫ이׮. AIܳ 이ѹյ 수 

੓는 ӡ਷ 축산농가의 부ױ한 ֢ 력җ ؊불어 소࠺

੗들이 ૑속적ਵ״ ۽
 오리ܳ 소࠺೧઱는 Ѫ이 우

리 فݽ의 ࢤ࢚의 ӡ이 아צ가र׮.

 ಹ٘투데이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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